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07765, 2020다207772(승계참가) 판결

[사해행위취소ㆍ사해행위취소]

재 판 경 과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07765, 2020다2077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나2002245, 2019나2002252, 2019나200226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O 외 10명(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승계

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성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BA 외 191명(별지 2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1, 3부터 7까지, 9부터 129까지, 131부터 182까지, 184, 188, 190부터 192까지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차한성, 문정일, 윤정노, 김은열



피고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박주봉, 조장혁, 김남호, 김예림

피고 185부터 187까지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선숙, 이대승

피고 1, 8, 130, 183, 189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나2002245, 2019나2002252(승계참가),

2019나2002269(공동소송참가) 판결

판결선고 2023. 6. 1.

주   문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 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제1심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일부 인용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고 원심은 피고들의

항소 중 원고들 청구 부분은 그 항소이익이 없어 항소되지 않은 것으로 선해하여 이를 심판범위에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의 원고들

승계참가인에 대한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원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원고들에 대한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A, BC 주식회사, 주식회사 BJ, BQ(일본국인), 주식회사 BR,

한국산업은행이 원고들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상고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들 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채무자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사해행위 취소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인 BS에게 처분하였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B로부터 BS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이전등기 및 대지권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인 원고들 승계참가인은

B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직접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인 해당 피고들을 상대로 각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원인무효인 대지권

등기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등기를 마친 이해관계에 있는 해당 피고들을 상대로 대지권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나 원상회복 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들 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